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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범칙금 통고처분이란 법원이 자유형 또는 재산형의 형벌을 부과하는 형사소

송절차를 대신하여 행정관청이 법규위반자에게 범칙금이라는 금전적 제재를

통고하고 이를 기한 내에 이행할 경우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소추를 면하

**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인문・사회계열 연구활성화 지원사업(2022∼2024)에 의하여 연구되

었음 ; 또한 이 논문은 2023. 10. 20. 부산대학교에서 개최된 3개 국립대(경북대학교, 전남

대학교,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원) 공동학술대회’의 발표문을 기초로 한 것으로 당시 토

론된 내용을 참고하여 수정・보완하였음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변호사

<국문초록>

대법원은 “범칙금 납부에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있고,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행위에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며, 범칙자가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않

거나 통고처분의 오류가 발견되더라도 절차진행을 저지하거나 되돌릴 수 없다.”는

취지의 판례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범칙금 통고처분은 형사소추와 재판이 진행되는 형사절차와는 법적 성

질과 취지가 다르고 구현되는 방식도 상이하다. 확정판결은 검사의 공소제기와 법

관에 의한 재판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어야 한다.

대법원의 입장에 따를 때 범칙금 납부의 판단주체가 법관이 아닌 점, 공소장변

경과 같은 제도가 없는 점, 행위와 처벌 사이의 불균형이 발생하여 법감정과 형평

에 어긋나는 점, 통고처분의 오류를 수사기관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점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범칙금 통고처분을 형사절차와 결합시켜 사건에 따라 공소사실의 동일

성 범위를 넓히거나 좁히는 수고를 하는 대신, 처음부터 범칙금 통고처분을 형사

절차와 연계시키지 말고, 도로교통법과 경범죄처벌법의 규정은 “범칙금을 납부하

면 그 행위에 대해 다시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다.”로 이해하면 족하다.

주제어 : 범칙금 통고처분, 확정판결, 법관에 의한 재판, 공소사실의 동일성, 일사부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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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와 같은 범칙금 통고처분은 경범죄처벌법(제7조∼제

9조)과 도로교통법(제163조∼제165조), 조세범처벌절차법(제15조), 관세법(제311

조∼제317조), 출입국관리법(제102조∼제106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형사

소추 이전 단계에서 형사소추를 회피할 수 있는 절차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1)

범칙금 통고처분은 1948년 관세법 제정시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후 1951

년 조세범처벌절차법과 1956년의 전매범처벌절차법, 1967년 출입국관리법 등에

차례로 채용되었다. 이후 1973년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면서 종래 즉결심판으로

처리하던 사건 중 경미한 사안들을 대상으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도입하였고,

1980년 경범죄처벌법을 개정하면서 종래 즉결심판의 대상이었던 경범죄 중 비

교적 경미한 것들까지 범칙금 통고처분의 대상으로 편입시켰다. 도입과정에서

보듯이 범칙금 통고처분은 처음에는 조세범과 전매범처럼 국가의 재정작용과

관련된 범죄에 대하여 경미사안들을 간단히 처리하고 부당이득을 환수・예방
하는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점차 일반적인 질서위반행위에까지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2)

통고처분의 주체는 사건의 성질과 법률에 따라 다르다.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서는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동법 제15조), 관세법에서는 관세청창이나

세관장(동법 제311조), 출입국관리법에서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동법

제102조)이 맡고 있고, 도로교통법에서는 경찰서장이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동

법 제163조), 경범죄처벌법에서는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동법 제7조)이 통고처분의 주체가 된다. 즉 국민들

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도로교통법 내지 경범죄처벌법과 관련하여서는 주로 경

찰서장에 의하여 통고처분이 부과되고 있다.

구체적인 부분에서 문구의 차이는 있으나 위 법률들은 모두 “범칙금을 납부

(통고처분을 이행)한 경우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는 취지

의 규정을 갖고 있다. 이를 근거로 판례는 특히 도로교통법과 경범죄처벌법의

범칙금 납부에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있음을 거듭하여 확인하고 있고,3)

다수 학자들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4)

1) 박상기/이건호, 경범죄처벌법에 관한 연구, 124면.

2) 이승호,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체계 정리를 위한 일 고찰”, 2004, 52면 ; 이철호, “경찰

의 통고처분과 교통범칙금에 관한 연구”, 2011, 191∼195면.

3)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3도1790 판결 ;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664 판결 ; 대법

원 2002. 11. 22. 선고 2001도849 판결 ;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2도2642 판결 ; 대법

원 2016. 8. 30. 선고 2016도8716 판결 등

4) 이재상/조균석, 형사소송법(제11판), 박영사, 2017, 717면 ; 이은모/김정환, 형사소송법(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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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최근 대법원은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까지는 원칙적으

로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검사도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라거나5)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경

찰서장은 범칙행위에 대한 형사소추를 위하여 이미 한 통고처분을 임의로 취

소할 수 없다.”와 같이6) 범칙자가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않거나 통고처분의 오

류가 발견되더라도 절차진행을 저지하거나 되돌릴 수 없다는 취지의 판례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통고처분 이행 내지 범칙금 납부에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판

례의 태도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던 중 위와 같이 절차진행을 저지하거나

되돌릴 수 없다는 판례까지 접하게 되니 판례의 견해를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

는지 강한 의문이 생겼고 이 글을 쓰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이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도로교통법과 경범죄처벌법에서의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 납부를 중심으로 판례의 입장을 검토하고 비판하고자

한다.

Ⅱ. 범칙금 통고처분 개관

1. 범칙금의 성질

도로교통법이나 경범죄처벌법상 범칙금 통고처분은 경찰서장(경찰서장 외에

도 도로교통법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경범죄처벌법에서는 해양경찰서

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도 주체가 되나 통상적으로 경

찰서장에 의해 부과되므로 이하 ‘경찰서장’이라고 칭한다)이 부과한다.

범칙금의 성질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행정형벌로 보는 견해, 행

정질서벌로 보는 견해, 제3의 행정제재수단으로 보는 견해로 나뉜다. 행정관청

이 범칙금을 부과하고 위반행위자가 이에 승복하여 범칙금을 납부하면 절차가

판), 박영사, 2021, 766면 ; 이창현, 형사소송법(제9판), 정독, 2023, 1110면 ; 임동규, 형사소

송법(제17판), 법문사, 2023, 721면 등. 다만 신동운, 신형사소송법(제5판), 법문사, 2014,

1463∼1464면은 “그 효력은 범칙금통고의 이유에 기재된 당해 범칙행위 자체 및 그 범칙

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칙행위에 한정된다.”며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5)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7도13409 판결.

6) 대법원 2021. 4. 1. 선고 2020도151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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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된다는 점과 비교적 경미한 법익침해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행정질서벌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고, 다른 한편 형벌에

해당하는 벌금・구류・과료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대신하여 특수절차인 범칙

금 통고처분을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형벌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도 있

으며 행적목적이나 사회목적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행정법규의 실효성 확

보를 위한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 행정형벌이나 행정질서벌과는 다른 제3의 제

재수단으로 볼 수도 있다.7)8)

형벌이 형사소추와 재판절차를 통해 판결이 확정되고 부과된다는 점을 고려

할 때 범칙금의 성격을 무엇으로 파악하든 전형적인 형벌과는 다르다고 하겠다.

2. 범칙금 통고처분의 유형과 절차

도로교통법이나 경범죄처벌법상 통고처분의 주체는 경찰서장(경찰서장 외에

도 도로교통법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경범죄처벌법에서는 해양경찰서

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도 주체가 되나 통상적으로 경

찰서장에 의해 부과되므로 이하 ‘경찰서장’이라고 칭한다)이다.

도로교통법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범죄군[[신호

위반・통행금지위반・속도위반 등 운전자 등, 동법 제156조), (신호위반・통행
금지위반 등 보행자 등, 동법 제157조)]에 대하여 범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적발된 범칙자에 대하여 경찰서장이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면, 통고서를

받은 자가 납부기한(10일, 천재지변 발생시 사유소멸시로부터 5일 이내) 내 범

칙금을 납부하거나 납부기한이 지나더라도 납부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0일 이

내에 20퍼센트의 가산금과 함께 범칙금을 납부하게 되면 “범칙행위에 대해 다

시 벌 받지 아니한다(도로교통법 제164조).” 이 기간을 경과한 경우 경찰서장은

범칙자에 대하여 즉결심판을 청구하는데, 이때에도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혹은 즉결심판이 청구되었더라도 선고 전까지 50퍼센트의 가산금과 함께 범칙금

을 납부한다면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해야 하며,

범칙자는 그 범칙행위에 대해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도로교통법 제165조).

경범죄처벌법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범죄군(빈집침

입・노상방뇨・불안감조성・음주소란・인근소란 등, 동법 제3조 제1항)과 20만

7) 황일호, 즉결심판과 통고처분에 있어서의 일사부재리의 효력, 329면.

8) 박상기/이건호, 경범죄처벌법에 관한 연구, 123면, 125-1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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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범죄군(출판물 부당게재・거짓광고・
업무방해・암표매매, 동법 제3조 제2항)을 범칙행위로 규정한 다음, 해당 범칙

자에 대하여 경찰서장 등이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범칙금 납부기한 내 납부하거나 납부기한이 지나더라도 가산금

을 합산한 납부, 즉결심판 청구 전 또는 청구 후 선고 전까지 가산금과 합산한

납부로써 그 범칙행위에 대해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는 점과 가산율은 도로

교통법과 동일하다(경범죄처벌법 제8조∼제9조).

따라서 범칙자는 경찰서장에 의한 범칙금 통고처분이 내려지면 ① 납부기한

내에 신속히 범칙금을 납부하거나, ②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할 경우 납부기한일

로부터 20일까지는 20퍼센트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납부할 수도 있고, ③ 그 기

한을 넘기더라도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는 50퍼센트의 가산금을 합산하

여 납부하거나, ④ 이마저도 도과하여 실제로 즉결심판이 청구되더라도 즉결심

판이 선고되기 전까지 동일한 가산금(50퍼센트)을 합산하여 납부함으로써 그

절차를 종료시킬 수 있다.

즉, 일단 범칙금이 부과되기만 하면 그 절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여

러 번 제공함으로써 범칙자로 하여금 향후에 있을지도 모를 형사소추와 형사

처벌의 위험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두텁게 보장하고 있다.

범칙금의 액수는 개별 사안마다 다르다. 도로교통법의 대표적인 범칙행위에

해당하는 운전자의 속도위반을 살펴보자. 일반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60km

초과한 경우 운전차량이 승합자동차등9)이라면 13만원, 승용자동차등10)이라면

12만원, 이륜자동차등11)이라면 8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제한속도 시속 20km

이하 초과한 때에는 승합자동차등・승용자동차등은 3만원, 이륜자동차등은 2만
원이 부과된다. 속도위반한 장소가 일반도로가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 또는 노

인장애인보호구역이라면 조금 더 높은 금액(16만원에서 4만원)이 부과된다.

그 외 운전자의 신호위반, 보행자의 무단횡단 등 다양한 범칙행위가 규정되

어 있어 도로교통법상 범칙금은 범칙행위의 태양과 위반정도, 범칙대상자에 따

라 1만원에서 16만원까지 책정되어 있다.12)

9)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및 노면전차를 말한다. 도로교통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별표 8 비고란.

10)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별표 8

비고란.

11)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별표 8 비고란.

12)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별표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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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경범죄처벌법을 보자. 대표적인 범칙행위인 음주소란(동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은 범칙금 5만원, 인근소란(동법 제3조 제1항 제21호)은 3만원,

업무방해(동법 제3조 제2항 제3호)는 16만원으로 범칙행위의 태양과 경중에

따라 범칙금 액수는 2만원에서 16만원까지 분포되어 있다.

이에 따라 범칙자가 범칙행위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교적 부담 없는 액수

의 범칙금을 납부함으로써 형사소추와 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3. 범칙금 통고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

하지만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지 않을 때는 즉결심판

절차를 통하여 다툴 수 있다.

범칙자는 범칙금 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하거나 납부기한 내 범칙금을 납부

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통고처분에 불복할 수 있고, 이 경우 경찰서장에 의해

즉결심판 절차에 회부된다(도로교통법 제163조 제1항 제3호, 제165조 제1항,

경범죄처벌법 제7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즉결심판은 지방법원, 지원 또

는 시ㆍ군법원의 판사에 의해 진행되는 재판절차로서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

류 또는 과료에 처해 질 수 있는데, 범칙자는 피고인으로서 통고처분의 위법을

다툴 수 있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 제9조). 즉결심판을 담당하는 판

사는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해 심판함이 적당하

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청구를 기각하고(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5

조 제1항) 죄가 인정될 때는 유죄를 선고한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1조

제1항). 피고인은 즉결심판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 제1항), 청구 기각으로 경찰서장이 사건

을 관할 검찰청으로 송치함에 따라(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5조 제2항) 검

사에 의해 공소제기될 수도 있으므로13) 결국은 공판절차에서 통고처분을 다툴

수 있다.

4. 범칙금 통고처분과 불복에 따른 형사처벌 비교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이 아닌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게

13) 물론 검사는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 약식명령이 발령된다면 이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로 공판절차에서 통고처분의 위법을 다툴 수도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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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형이,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처벌

받게 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형 내지 20만원 이하의 벌

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형이 처해질 것이다. 액수로만 비교하자면 통고처분의

범칙금 범위가 1만원∼16만원인데 비하여 벌금형 범위는 5만원∼20만원이므로

확실히 범칙금이 더 경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액수만으로 단순 비교될 수 있는 게 아니다. 경범죄처벌법위반

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행위들은 형법상 폭행, 협박, 상해, 공갈, 업무방해, 공무

집행방해죄 등이 성립할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어 훨씬 중한 형이 적용될 위험

성이 매우 크다. 거기에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받거나 법정에 출석해야 하

는 번거로움, 약식명령이나 공소장이 주거지나 직장으로 송달되는 두려움과 불

편함, 무엇보다 전과자가 되는 위험까지 감안한다면 범칙금 제도는 일반 형사

절차 대비 신속하고 편리하며 경미한 절차임이 분명하다.

통고처분에 불복하여 즉결심판이 진행되더라도 즉결심판에 불복하는 정식재

판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정식재판에 관한 규정이 다수 준용되므로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 제4항, 19조),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하

였다면 형종상향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즉결심판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

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제한도 적용된다.14)

그러나 즉결심판 절차에서 정해진 기일에 출석하고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하

는 점,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낮은 점,15) 주장이 받아들

14)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 및 경찰서장은 즉

결심판에 불복하는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즉

결심판절차에 있어서 위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한 것은 형

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편 형사소송법 제453조 및 제457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

되,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

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바,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이나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

판청구권 모두 벌금형 이하의 형벌에 처할 범죄에 대한 약식의 처벌절차에 의한 재판에

불복하는 경우에 소송당사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로서의 성질을 갖는다는 점에서 동일하고

그 절차나 효력도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

구한 사건에 대하여도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457조

의2 규정을 준용하여, 즉결심판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도2550 판결 [경범죄처벌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해당 판례는 피고인이 경범죄처벌법위반(인근소란) 및 도로교통법위반(교통방해)의 범죄

사실로 즉결심판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제1심에서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아 항소하였으나 기각된 사안이었다. 대법원은 약식명령에 적용되는 중형

변경금지원칙이 즉결심판에도 적용되므로 제1심의 판결이 잘못되었음에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파기하였다. 현재는 약식명령이 형종상향금지원칙이 적용되므로 즉결심판 역시 동

일하게 해석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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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지 아니하면 결국 형벌을 선고받은 전과자가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

당수의 국민들은 범칙금을 납부를 선택하고 있다.16)

앞서 보았듯이 범칙금의 최대금액이 16만원에 불과한데다 빈번하게 발생하

는 군은 5만원 정도에 그치기에 부담 없는 금액으로 형벌을 피할 수 있으므로

다소 억울함이 있더라도 굳이 불복절차로 진입할 요인은 매우 낮다고 하겠다.

Ⅲ. 공소사실의 동일성 개념과 범칙금 통고처분과의 관계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는 면소판결의 사유로서 ‘확정판결이 있은 때’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의 확정판결에 실체재판인 유죄나 무죄판결, 면소판결이

확정된 경우는 물론, 확정된 약식명령이 포함된다는 데에는 큰 이견이 없다.17)

판례는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이 그 범칙금

을 납부한 경우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

는바, 이는 범칙금의 납부에 확정재판의 효력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

로 해석할 것이다.”18) 라거나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한 범칙금납부로 인한

확정재판에 준하는 효력이 이 사건 상해의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봄이 상당하

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상해의 공소사실에 관

하여 이미 확정판결이 있었다는 이유로 면소의 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

하고, 거기에 면소판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19)라

고 하여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 납부도 확정판결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

15) 2020년 즉결심판에 회부된 57,897건 중 유죄선고 50,331건(벌금 49,726건, 구류 8건, 과료

597건)으로 유죄선고율이 87퍼센트에 달하였고, 2021년에는 51,833건이 회부되어 45,525건

이 유죄선고됨에 따라(벌금 44,594건, 구류 25건, 과료 906건) 유죄선고율이 88퍼센트에

달하였다. 경찰청, “2021 경찰통계연보”, 74∼77면.

16)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은 수는 2020년 43,552건(남 38561, 여 4991), 2021년

38,549건(남 33444, 여 5105)이고 2020년 31,322건(남 28439, 여 2883), 2021년 28,431건(남

25784, 여 2647)이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범칙금을 납부하는 비율은 30퍼센트에 미치지 못

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은 운전자는 2020년 1,742,549건,

2021년 1,734,545건인데 비하여 즉결심판에 회부된 건수는 2020년 240건, 2021년 201건에

불과하여 절대 다수가 범칙금을 납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찰청, “2021 경찰통계연

보”, 74∼77면(경범죄처벌법 관련) 및 173∼175면(도로교통법 관련).

17) 즉결심판도 포함된다는 견해가 다수이나 검사의 개입가능성 차단 및 형식적인 진행 등을

이유로 일사부재리의 효력을 인정하는데 반대하는 견해로는 황일호, 앞의 논문, 335면.

18)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도849 판결.

19)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2도26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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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나아가 “범칙금의 납부에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됨에 따라

다시 벌 받지 아니하게 되는 행위사실은 범칙금 통고의 이유에 기재된 당해

범칙행위 자체 및 그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칙행위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20)라며 범칙금 납부에 공소사실의 동일성 개념도 적용하고

있다.

확정판결이 있음에도 동일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본안 심리

에 들어가지 않고 면소판결로써 절차를 종식시키기에 면소판결의 전제가 되는

확정판결은 ‘유무죄의 실체재판과 면소판결’로 한정된다. 판결의 확정에 따른

기판력은 동일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일사부재리 효

력으로 나타나고 기판력이 인정되는 동일사건의 범위는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 전체에 미친다.

통설에 따르면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공소제기의 효력과 기판력이 미치는 범

위의 기준이 되고 공소장변경의 한계가 되므로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는 공소

장변경이 허용되는 범위와 동일하다.21) 심판의 대상에 대한 통설인 이원설은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을 현실적 심판대상으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

되는 사실을 잠재적 심판대상으로 보면서 공소제기의 효력범위와 공소장변경

의 한계, 기판력의 범위를 동일하게 설정하고 있다. 또한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대해 통설은 현재의 공소사실과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족하다는 기본적 사실동일설을 취하고 있

고, 기본적 사실동일설을 취하면서도 규범적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판례 또

한 기본적 사실동일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법원은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을 심판하지만 공소장변경을 통하

여 그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까지 심판대상을 확장할 수 있으므로 공소제

기의 효력이나 기판력의 범위도 동일한 기준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면소판결의 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은 검사의 공소제기와 법관의 재

판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어야 하고, 그 재판은 공소장변경이 가능한 공판절차

를 의미한다고 봐야 타당하고 적절하다.22)

그러나 범칙금 통고처분은 형사소추와 재판이 진행되는 형사절차와는 법적

성질과 취지가 다르고 구현되는 방식도 상이하다. 대법원 역시 “통고처분제도

20)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도849 판결.

21) 안성조, 공소사실의 동일성 판단기준과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2022, 133면.

22) 다만 약식명령은 공소장변경이 불가하나 검사가 청구하고 법관이 발령한다는 점에서 어

느 정도 납득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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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경범죄처벌법상 범칙금제도는 범칙행위에 대하여 형

사절차에 앞서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할 경우 이를 납부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기소를 하지 않는 처벌의 특례를 마련해 둔 것으로 법

원의 재판절차와는 제도적 취지와 법적 성질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

고 있다.23)

이러한 점에서 공소사실의 동일성 개념을 범칙금 납부와 형사절차 사이에

적용하는 판례의 입장은 문제가 있고, 그 시발점이 된 범칙금 납부에 확정판결

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것에서 근원적인 문제점을 찾을 수 있다.

Ⅳ. 범칙금 납부를 확정판결에 준하는 것으로 볼 때의 문제점

1. 판단주체가 법관이 아니다.

경찰서장이 통고처분의 주체인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형사소추와는 다

른 특별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통고처분을 이행한데 대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과를 받음에도 그 판단에 법관이 개입되지 않는다는데 있다.

면소판결의 사유가 되는 확정판결의 예시로 등장하는 ‘정식재판에서의 유무

죄 판결・면소판결・약식명령・즉결심판이 확정된 경우’와 통고처분에 따른 범
칙금 납부를 비교할 때 전자는 모두 법관이 판단주체가 되나 후자는 법관은

물론 준사법기관인 검사조차 개입되지 않는 영역이다. 사법기관이 개입되지 못

하는데 사법기관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다.

2. 공소장변경과 같은 제도가 없다.

형사소송의 동적・발전적 성격은 공소장변경제도를 통하여 실현된다. 예컨

대 상해죄로 공소제기되었다 하더라도 재판 계속 중 피해자가 해당 상해행위

로 사망하게 된다면 검사의 신청에 따른 공소장변경으로 상해치사죄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가능하고, 이는 최초 공소제기된 사안과 현실적・최종적으로 발
생한 사안 사이의 간극을 좁혀줌으로써 법감정에 충실하고 실체에 부합하는

판단이 가능하게 한다.

23)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6612 판결 ; 대법원 2021. 4. 1. 선고 2020도15194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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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발생한 사실에는 변동이 없으나 애초 법적용을 잘못한 경우에도 공소

사실의 동일성 범주 내라면 적용법조를 변경하여 죄명이나 처벌 대상을 변경

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결과를 도모할 수도 있다.

그러나 통고처분은 공소장변경과 같은 제도가 없기 때문에 부과한 처분과

실제로 발생한 범칙행위에 모순이 있거나 최종적으로 발생한 범칙행위에 변화

가 있더라도 이를 반영할 방법이 없다.

3. 행위와 처벌 간의 불균형으로 법감정과 형평에 어긋난다.

심각하고 중대한 죄를 범하였음에도 범칙금을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처

벌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과 법감정과는 굉장한 괴리가 있다.

비록 근래 대법원이 “범칙금 통고를 받고 납부한 경우 다시 벌받지 아니하

게 되는 행위는 범칙금 통고의 이유에 기재된 당해 범칙행위 자체 및 그 범칙

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칙행위에 한정된다.”며 동일성 범주를 좁게 해석

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으나,24) 이러한 시도만으로 행위와 처벌 사이에 발생

할 수 있는 불균형이 방지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운전자확인란에 동생 이름을 기재하고 동

생의 서명을 함으로써 사전자기록등위작・동행사죄로 공소제기되었는데, 실체

를 들여다보니 같은 일시장소에서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에게 동생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동생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미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0호의 거짓 인적사항 사

용행위로 8만원의 범칙금통고처분을 받아 납부한 사례가 있었다. 이에 대해 대

법원은 “사회적 사실관계와 규범적 요소를 아울러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칙

행위와 이 사건 쟁점 공소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25) 해당 피고인은 거짓 인적사항 사용행위를 한 다음 연

이어 사전자기록등위작・동행사죄를 범하였지만 거짓 인적사항 사용행위에 대

해 범칙금을 납부하였고, 그 범칙행위와 사전자기록등위작・동행사의 공소사실
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이미 확정판

결이 있었다고 할 수 있어 면소판결의 대상이 된다고 본 것이다. 해당 판례는

공소사실의 동일성 판단 요소에 규범적 요소를 고려함으로써 그 범위를 엄격

24)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도4322 판결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2249 판결 등.

25)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도87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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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해석하려는 시각을 견지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결론은 피할 수 없었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하면 형법 위반이 되어

형사소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 대법원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피고인이

동생의 이름을 대며 조사를 받다가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내역이 입력

된 휴대용정보단말기에 전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동생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경찰전산망에 전송하게 하여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로 기소된 사

례’에서 유죄를 취지로 상고를 기각한 것만 보아도 그렇다.26)

범칙행위에 이어 형법위반까지 범하였음에도 범칙금 통고처분을 이행하였다

는 이유로 형사처벌의 영역에 진입하지 못하게 한다면 형법위반만 하고 형사

처벌받는 것과 비교할 때 행위와 처벌 사이의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한 것이고

국민의 법감정에도 반한다.

특히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된 행위들 중에는 형법에 규정된 범죄와 그 보호

법익 및 행위태양의 기술 등이 유사한 구성요건들이 있다. 어떤 조사자(사법경

찰관)를 만났느냐에 따라 통고처분에 그치느냐, 형사소추되느냐가 나뉘는 것이

라면 그 우연성에 형평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차이가 합리적인 근거를

갖지 못한다면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불신을 막을 수 없다.27)

4. 통고처분의 오류를 수사기관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대법원은 최근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 납부 및 즉결심판 절차에 대하여 아

래와 같이 여러 건의 판례를 내놓고 있다.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5492 판결

<사실관계 및 하급심의 판단>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전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

호, 제5조를 위반하자 경찰서장은 동법 제162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

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1차 납부기한 전에 이의신청을 하자 경찰서장은 2

차 납부기한 전에 즉결심판을 청구하였다. 법원이 즉결심판청구를 기각하

자 경찰서장은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로 법

26)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20도14045 판결.

27) 박상기/이건호, 앞의 논문, 159-1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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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서 벌금 10만원의 약식명령이 발부되었으나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제1심은 벌금 10만원을 선고하며 유죄판결을 선

고하였고, 항소심은 피고인이 이의신청한 것은 범칙금 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경우와 동일하므로 2차 납부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즉결

심판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즉결심판청구 기

각으로 검사가 수사 후 제기한 것으로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규정에 위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항소심의 판단에 위법이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7도13409 판결

<사실관계 및 하급심의 판단>

피고인이 습득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행위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

포되었다가 경찰서장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무전취식

행위를 이유로 범칙금 납부통고서(1차 납부기한까지는 5만원, 2차 납부기

한까지는 가산금 포함 6만원 납부)를 받았는데, 경찰서장이 1차 납부기한

만료 전에 사기 혐의에 대해 통고처분을 이유로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사는 2차 납부기한 만료 전에 사기의 점으로 공소를 제기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을

청구하지 않았다.

제 1심은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은 검사의 공소는 경범죄처벌법

제9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

를 기각하여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경범죄 처벌법상 범칙금제도는 범칙행위에 대하여 형사절차에

앞서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할 경우 이를 납부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기소를 하지 않는 처벌의 특례를 마련해 둔 것으로 법원

의 재판절차와는 제도적 취지와 법적 성질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범칙자

가 통고처분을 불이행하였더라도 기소독점주의의 예외를 인정하여 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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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즉결심판 청구를 통하여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건을 간이하고

신속・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소송경제를 도모하되, 즉결심판 선고 전까

지 범칙금을 납부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칙자에 대

하여 형사소추와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경

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한 이상, 범칙자의 위와 같은 절

차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까지는

원칙적으로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검사도 동일한 범칙

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20도4738 판결

<사실관계 및 하급심의 판단>

피고인이 의류판매 매장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 행위에 대하여 경

찰서장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음주소란 등으로 범칙

금납부통고처분을 받고도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도 없는 상태에서 검사가 피고인을 업무방해의 점으로 공소제기하였

다. 제1심은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은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공

소는 경범죄 처벌법 제9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서 공소제기의 절

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한 이상, 범칙자의

위와 같은 절차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

부기간까지는 원칙적으로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검사도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범칙자가 범칙금 납부기간이 지나도록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면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고, 검사는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

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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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4. 1. 선고 2020도15194 판결

<사실관계 및 하급심의 판단>

피고인이 2020. 2. 23. 05:30경 음식점에서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경찰서장은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무전취

식으로 범칙금납부통고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다른 음식점에서 무전취식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조사하였다. 담당 경찰관은 피고인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위 통

고처분 내역을 비롯한 피고인의 동종전력 등을 알게 되었고, 2020. 2. 24.

경찰서장을 수신자로 하여 “통고처분을 취소하고 상습사기죄로 형사입건

코자 한다.”라는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하고, 통고처분한 범행에 대해

서도 상습사기죄로 의율하여 수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다. 검사

는 이 사건 범죄사실 전부에 대해 상습사기죄로 공소를 제기(통고처분한

부분은 제1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으로 공소제기)하였다. 제1심과 항소심

은 상습사기죄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28)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한 이상, 범칙자의

위와 같은 절차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

부기간까지는 원칙적으로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검사도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또한 범칙자가 범칙금

납부기간이 지나도록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면 경찰서장이 즉결심

판을 청구하여야 하고, 검사는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나아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경찰서장은 범칙행위에 대한

형사소추를 위하여 이미 한 통고처분을 임의로 취소할 수 없다.”며 “제1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부분은 이미 통고처분이 이루어진 범칙행위에

대한 것으로서 이에 대한 공소제기는 부적법하다. 담당 경찰관이 위 제1

항 기재 범행을 형사입건 하기 위해 통고처분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수사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통고처분에 대한 유효한

취소처분이 이루어졌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설령 취소처분이 이루어졌다

28) 피고인은 항소하였으나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한 것이었고, 항소심은 그 부분을 심리하여

항소기각하였으므로 항소심까지 통고처분한 범칙행위에 대한 공소제기의 적법여부는 다

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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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과 같이 납부기간 내에) 통

고처분을 임의로 취소하고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항소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다.29)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도15467 판결

<사실관계 및 하급심의 판단>

피고인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갓길로 차량을 통행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

156조 제3호, 제60조 제1항을 위반하자 경찰서장은 동법 제162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1차 납부기한에이의를 제기하자 경

찰서장은 2차 납부기한 전에 즉결심판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서장

이 즉결심판청구를 함으로써 형사적 제재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고 전과

자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절차적 기회가 박탈되었다며 경찰서장의 즉결심

판청구는 중대한 적법절차 위반이므로 즉결심판 청구 이후의 이 사건 공

소제기 역시 법률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였다.30) 제1심은 벌

금 20만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항소심은 “도로교통법 제165조 제1항

제1호, 제163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경찰서장은 범칙금 납부통고서 받

기를 거부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통고처분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한 사람은 납부통지서

에 명시된 위반행위 및 위반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범칙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하게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

하면, 도로교통법상 통고처분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한 경우에는 범칙금

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범칙금 납부기한이

끝나기 전이라도 경찰서장은 이의제기 후 지체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

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29) 위 판결에서 통고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없었으므로 해당 사례처럼 범칙금을 부과할 정도의 단순・경미한 사안이 아니라 공소제

기함이 타당한 사안이었다는 수사기관의 판단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특

별한 사정에 해당하는지 상관없이, 범칙금 납부기간 내에는 임의 취소할 수 없음에도 취

소하려 한 것은 잘못되었다(심지어 유효한 취소처분도 아니라고 판단)고 보았다.

30) 판결서에 사유는 나와 있지 않으나 경찰서장에 의한 즉결심판 청구가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5조에 따라 기각됨에 따라 경찰서장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고, 검사가 약식명

령 청구에 따라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나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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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경찰서장은 범칙금 납부기간 전까지 임의로 통고처

분을 취소하거나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검사도 위 납부기간 전후를

불문하고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에 따른 절차의 진행 없이는 동일한 범

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일 뿐 통고처분에 대한 범칙

자의 이의신청이 있음에도 경찰서장이 위 납부기간 전까지 즉결심판을 청

구할 수 없다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와 같은 판례의 태도를 종합하면 “① 범칙금 납부기간까지는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검사도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② 범칙자가 범칙금 납부기간이 지나도록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

였다면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을 청구해야 하는 것이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도 없다. ③ 경찰서장은 통고처분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이미

한 통고처분을 임의로 취소할 수도 없다.”로 정리할 수 있다.

따라서 일단 통고처분이 있은 이상 이를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절차

에 따라 즉결심판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은 현행 도

로교통법이나 경범죄처벌법,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하에서는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범칙금 납부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을 모두 종합할 때는 결론적으로

찬성하기 어렵다.

범칙금 납부에 대하여 형사사건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주기 위해서는

적어도 확정 전에 수사기관의 태만, 부지, 잘못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

에도 하지 않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즉, 범칙금을 부과하고, 동일하거

나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이 적발되어 단순 범칙금 부과로 끝내서는

안 될 것 같은 사안이라면 범칙금 부과를 취소하고 형사수사절차에 병합시켜

일거에 재판받을 수 있는 길이 마련되어야 한다.

형사소추와 형사처벌 대신 간이하고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소송경제를 도

모하려는 범칙금 통고처분의 기본 취지를 고려한다면 신중하고 깊이 있는 판

단과는 거리가 멀다. 단순 범칙행위가 아니라 형사소추와 형사처벌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판단을 위해서는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신속함이 필수적인

범칙금통고처분을 이행하였다는 이유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일사부재리효를 인

정하면서 장래에 있을지도 모를 형사소추를 원천 차단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

이며 앞뒤가 맞지 않다. 즉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요구하여 신속히 처리하였더

니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주에 있는 부분까지 형사소추를 못하게 하고, 신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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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처리하다 수사기관 스스로 오류를 발견하여 정식 형사소추절차로 진행하고

자 하여도 그 길을 원천 차단해 놓고 왜 처음부터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냐고

비난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결국 위 판결의 근원적인 문제는 범칙금 납부에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하고, 공소사실의 동일성 개념을 적용시킨 데서 찾을 수 있다.

Ⅴ. 맺는 말

대법원이 “경범죄 처벌법상 범칙금제도는 범칙행위에 대하여 형사절차에 앞

서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할 경우 이를 납부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기소를 하지 않는 처벌의 특례를 마련해 둔 것으로 법원의 재판절차

와는 제도적 취지와 법적 성질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음

은 앞서 보았다.31) 제도적 취지와 법적 성질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면서도 통

고처분이행에 법원의 재판이 확정된 것과 같은 효과를 인정하는 것은 그 자체

로 모순이 아닌가?

“범칙금을 낸 사람은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도로교통법

제164조 제3항).”,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

지 아니한다(경범죄처벌법 제8조 제3항).”는 규정은 “범칙금을 납부하면 그 행

위에 대해 다시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다.”로 이해하면 충분하다.

즉 범칙금을 납부하여 통고처분을 이행하더라도 형사소송절차와는 무관하므

로 형사소추와 형사처벌을 함에 장애가 되지 않아야 한다. 위 규정을 해석하면

서 굳이 확정판결의 기판력 개념을 가져오고, 거기에 공판절차에서나 어울릴

공소사실의 동일성 개념까지 욱여넣다보니 중한 범죄에 부합되지 않는 너무나

경미한 금액으로 처벌을 갈음하고, 이후로도 형사처벌로 가지 않을 수 있는 기

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며, 공판절차로 가더라도 형종을 넘어서는 처벌이 불가

하고, 범칙금 통고처분의 오류를 발견하더라도 경찰서장이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절차는 전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공판절차에서 현실적 심판대

상과 잠재적 심판대상을 아우르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여기서도 인정하는 것

은 전혀 합리적이지도 타당하지도 않다.

이런 이유로 범칙금 납부로 인하여 다시 처벌받지 않는 효력은 범칙금통고

31)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6612 판결 ; 대법원 2021. 4. 1. 선고 2020도151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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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유에 기재된 당해 범칙행위 자체 및 그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칙행위에 한정된다고 하거나,32) 범칙금 납부시 당해 행위에만 그 일사부재

리의 효력이 미치고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더라도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제도의 특수성과 일반인의 법감정을 고려한 합리적인 해석이라

고 하거나,33) 범칙행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범칙

행위의 동일성을 벗어난 형사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범칙금의 납부에 따라 확정

판결의 효력에 준하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범칙금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범죄행위의 관점에서 다시 형사 소추할 수 있으므로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

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34)가 지속적으로 제시되는 것에 대법원은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대법원이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루어진 안전운전의무 위반의 범칙행위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혔다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위반죄의 범죄행위사실은 시간, 장소에 있어서는 근접하여 있는 것

으로 볼 수 있으나 범죄의 내용이나 행위의 태양, 피해법익 및 죄질에 있어 현

격한 차이가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별개의 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안전운전의 의무를 불이행하였음을 이유로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

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위반죄로 처벌

한다고 하여 도로교통법 제119조 제3항에서 말하는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한 것35)은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인 고육지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범칙금 통고처분을 형사절차와 결합시켜 사건에 따라 공소사실의 동

일성 범위를 넓히거나 좁히는 수고를 하는 대신 처음부터 범칙금 통고처분을

형사절차와 연계시키지 말고, 도로교통법과 경범죄처벌법의 규정은 “범칙금을

납부하면 그 행위에 대해 다시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다.”로 이해하면 족

하다.

32) 신동운, 신형사소송법(제5판), 법문사, 2014, 1463∼1464면

33) 황일호, 앞의 논문, 336면.

34) 양동철,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납부의 효력과 일사부재리에 관한 연구, 2012, 경희법학

제47권 제1호, 2012, 253-254면.

35)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도8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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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isposition of notification

in punishment and Identity of facts charged

36)Kim, Mi-Ra*

The Supreme Court said, “Payment of fines with disposition of notification

has the same effect as a final judgment, and has the effect of severance of

judgment on acts that are acknowledged to be identical to the criminal act.

Even if the offender fails to comply with the notification disposition or an

error in the notification disposition is discovered, the proceeding of the

procedure may be prevented or There is a succession of precedents to the

effect that there is no turning back.”

However, the legal nature and purpose of a fine notification disposition are

different from criminal procedures involving criminal prosecution and trial, and

the way in which they are implemented is also different. A final judgment

must be a concept that presupposes the filing of an indictment by a prosecutor

and a trial by a judge.

According to the position of the Supreme Court, the person who determines

the payment of fines is not a judge, there is no system such as change of

indictment, there is an imbalance between the act and the punishment, which

runs counter to justice and fairness, and the investigative agency itself is

responsible for errors in notification disposition. Many problems arise, including

the fact that there is no way to correct them.

Therefore, instead of going through the trouble of combining penalty notification

disposition with criminal procedures to expand or narrow the scope of the

same facts of indictment depending on the case, do not link penalty notification

disposition with criminal procedures from the beginning, and the provisions

of the Road Traffic Act and the Misdemeanor Punishment Act are “Penalty

It is sufficient to understand that ‘if you pay, you cannot be notified of a

* Assistant Professor, School of Law, Pusan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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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e again for that act’.”

Keywords : notification disposition, identity of facts charged, trial by a judge, 
final judgment, double geopardy




